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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1차

주요 현안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 

(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https://www.mpm.go.kr/mpm/

comm/newsPress/newsPressReleas

e/?boardId=bbs_000000000000

0029&mode=view&cntId=3478&ca

tegory=&pageIdx=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78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https://www.mois.go.kr/frt/bbs/

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

e.do?bbsId=BBSMSTR_00000000

0008&nttId=95423#none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801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2022-09-27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2022-09-28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의5	신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의무화(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2022-10-1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안	제19조의2	신설)

노동·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9-28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22-09-29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18조제3항	삭제,	제20조	및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9-30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	방지(안	제26조의2	등)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2-09-30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	예방(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09-30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안	제3조의3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2-10-05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	예방(안	제4조	및	제9조,	제5조	및	제20조의2,	제18조)

법·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9.27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	개선과제는?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329

10.4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제도	공백	드러내”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528

머니투데이 “신당역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스토킹	방지법	보완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414482134517

경향신문 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210041732001

한국일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00415040000835?did=NA

[KWDI	Brief	Vol.6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10.6 EBS <뉴스브릿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실현
https://news.ebs.co.kr/ebsnews/

allView/60264831/N

유관기관 연구동향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봄.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설계 방식 검토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9.27 아주경제 [아주	돋보기]	신당역	살인	이후	호신용품	찾는	여성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7144804291

9.28 KBS [데스크	칼럼]	“OO가	죽였다”…신당역의	메모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298&ref=A

9.29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에	1명꼴	불과	…“결국엔	퇴사	엔딩” 강민정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09.30]		

https://www.kihasa.re.kr/

publish/regular/gss/

view?seq=49248&volume=49222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10.07]		

https://www.nars.go.kr/report/vi

ew.do?cmsCode=CM0018&brdS

eq=4033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조망하고, 초청강연 세션을  

통하여 향후 여성가족패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4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5

스토킹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스토킹 방지 법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10.4)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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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1차

주요 현안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 

(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https://www.mpm.go.kr/mpm/

comm/newsPress/newsPressReleas

e/?boardId=bbs_000000000000

0029&mode=view&cntId=3478&ca

tegory=&pageIdx=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78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https://www.mois.go.kr/frt/bbs/

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

e.do?bbsId=BBSMSTR_00000000

0008&nttId=95423#none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801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2022-09-27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2022-09-28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의5	신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의무화(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2022-10-1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안	제19조의2	신설)

노동·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9-28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22-09-29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18조제3항	삭제,	제20조	및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9-30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	방지(안	제26조의2	등)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2-09-30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	예방(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09-30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안	제3조의3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2-10-05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	예방(안	제4조	및	제9조,	제5조	및	제20조의2,	제18조)

법·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9.27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	개선과제는?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329

10.4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제도	공백	드러내”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528

머니투데이 “신당역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스토킹	방지법	보완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414482134517

경향신문 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210041732001

한국일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00415040000835?did=NA

[KWDI	Brief	Vol.6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10.6 EBS <뉴스브릿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실현
https://news.ebs.co.kr/ebsnews/

allView/60264831/N

유관기관 연구동향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봄.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설계 방식 검토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9.27 아주경제 [아주	돋보기]	신당역	살인	이후	호신용품	찾는	여성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7144804291

9.28 KBS [데스크	칼럼]	“OO가	죽였다”…신당역의	메모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298&ref=A

9.29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에	1명꼴	불과	…“결국엔	퇴사	엔딩” 강민정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09.30]		

https://www.kihasa.re.kr/

publish/regular/gss/

view?seq=49248&volume=49222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10.07]		

https://www.nars.go.kr/report/vi

ew.do?cmsCode=CM0018&brdS

eq=4033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조망하고, 초청강연 세션을  

통하여 향후 여성가족패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4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5

스토킹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스토킹 방지 법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10.4)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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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1차

주요 현안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 

(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https://www.mpm.go.kr/mpm/

comm/newsPress/newsPressReleas

e/?boardId=bbs_000000000000

0029&mode=view&cntId=3478&ca

tegory=&pageIdx=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78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https://www.mois.go.kr/frt/bbs/

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

e.do?bbsId=BBSMSTR_00000000

0008&nttId=95423#none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801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2022-09-27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2022-09-28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의5	신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의무화(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2022-10-1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안	제19조의2	신설)

노동·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9-28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22-09-29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18조제3항	삭제,	제20조	및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9-30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	방지(안	제26조의2	등)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2-09-30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	예방(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09-30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안	제3조의3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2-10-05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	예방(안	제4조	및	제9조,	제5조	및	제20조의2,	제18조)

법·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9.27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	개선과제는?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329

10.4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제도	공백	드러내”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528

머니투데이 “신당역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스토킹	방지법	보완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414482134517

경향신문 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210041732001

한국일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00415040000835?did=NA

[KWDI	Brief	Vol.6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10.6 EBS <뉴스브릿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실현
https://news.ebs.co.kr/ebsnews/

allView/60264831/N

유관기관 연구동향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봄.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설계 방식 검토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9.27 아주경제 [아주	돋보기]	신당역	살인	이후	호신용품	찾는	여성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7144804291

9.28 KBS [데스크	칼럼]	“OO가	죽였다”…신당역의	메모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298&ref=A

9.29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에	1명꼴	불과	…“결국엔	퇴사	엔딩” 강민정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09.30]		

https://www.kihasa.re.kr/

publish/regular/gss/

view?seq=49248&volume=49222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10.07]		

https://www.nars.go.kr/report/vi

ew.do?cmsCode=CM0018&brdS

eq=4033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조망하고, 초청강연 세션을  

통하여 향후 여성가족패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4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5

스토킹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스토킹 방지 법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10.4)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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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1차

주요 현안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 

(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https://www.mpm.go.kr/mpm/

comm/newsPress/newsPressReleas

e/?boardId=bbs_000000000000

0029&mode=view&cntId=3478&ca

tegory=&pageIdx=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78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https://www.mois.go.kr/frt/bbs/

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

e.do?bbsId=BBSMSTR_00000000

0008&nttId=95423#none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801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2022-09-27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2022-09-28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의5	신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의무화(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2022-10-1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안	제19조의2	신설)

노동·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9-28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22-09-29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18조제3항	삭제,	제20조	및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9-30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	방지(안	제26조의2	등)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2-09-30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	예방(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09-30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안	제3조의3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2-10-05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	예방(안	제4조	및	제9조,	제5조	및	제20조의2,	제18조)

법·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9.27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	개선과제는?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329

10.4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제도	공백	드러내”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528

머니투데이 “신당역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스토킹	방지법	보완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414482134517

경향신문 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210041732001

한국일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00415040000835?did=NA

[KWDI	Brief	Vol.6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10.6 EBS <뉴스브릿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실현
https://news.ebs.co.kr/ebsnews/

allView/60264831/N

유관기관 연구동향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봄.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설계 방식 검토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9.27 아주경제 [아주	돋보기]	신당역	살인	이후	호신용품	찾는	여성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7144804291

9.28 KBS [데스크	칼럼]	“OO가	죽였다”…신당역의	메모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298&ref=A

9.29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에	1명꼴	불과	…“결국엔	퇴사	엔딩” 강민정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09.30]		

https://www.kihasa.re.kr/

publish/regular/gss/

view?seq=49248&volume=49222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10.07]		

https://www.nars.go.kr/report/vi

ew.do?cmsCode=CM0018&brdS

eq=4033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조망하고, 초청강연 세션을  

통하여 향후 여성가족패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4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5

스토킹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스토킹 방지 법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10.4)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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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1차

주요 현안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 

(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https://www.mpm.go.kr/mpm/

comm/newsPress/newsPressReleas

e/?boardId=bbs_000000000000

0029&mode=view&cntId=3478&ca

tegory=&pageIdx=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78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https://www.mois.go.kr/frt/bbs/

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

e.do?bbsId=BBSMSTR_00000000

0008&nttId=95423#none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801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2022-09-27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2022-09-28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의5	신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의무화(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2022-10-1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안	제19조의2	신설)

노동·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9-28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22-09-29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18조제3항	삭제,	제20조	및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9-30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	방지(안	제26조의2	등)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2-09-30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	예방(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09-30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안	제3조의3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2-10-05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	예방(안	제4조	및	제9조,	제5조	및	제20조의2,	제18조)

법·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9.27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	개선과제는?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329

10.4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제도	공백	드러내”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528

머니투데이 “신당역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스토킹	방지법	보완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414482134517

경향신문 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210041732001

한국일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00415040000835?did=NA

[KWDI	Brief	Vol.6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10.6 EBS <뉴스브릿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실현
https://news.ebs.co.kr/ebsnews/

allView/60264831/N

유관기관 연구동향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봄.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설계 방식 검토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9.27 아주경제 [아주	돋보기]	신당역	살인	이후	호신용품	찾는	여성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7144804291

9.28 KBS [데스크	칼럼]	“OO가	죽였다”…신당역의	메모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298&ref=A

9.29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에	1명꼴	불과	…“결국엔	퇴사	엔딩” 강민정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09.30]		

https://www.kihasa.re.kr/

publish/regular/gss/

view?seq=49248&volume=49222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10.07]		

https://www.nars.go.kr/report/vi

ew.do?cmsCode=CM0018&brdS

eq=4033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조망하고, 초청강연 세션을  

통하여 향후 여성가족패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4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5

스토킹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스토킹 방지 법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10.4)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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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1차

주요 현안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 

(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https://www.mpm.go.kr/mpm/

comm/newsPress/newsPressReleas

e/?boardId=bbs_000000000000

0029&mode=view&cntId=3478&ca

tegory=&pageIdx=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05]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78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https://www.mois.go.kr/frt/bbs/

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

e.do?bbsId=BBSMSTR_00000000

0008&nttId=95423#none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801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2022-09-27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2022-09-28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의5	신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의무화(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2022-10-1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안	제19조의2	신설)

노동·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2-09-30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2-09-28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22-09-29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18조제3항	삭제,	제20조	및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9-30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	방지(안	제26조의2	등)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2-09-30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	예방(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09-30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안	제3조의3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2-10-05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	예방(안	제4조	및	제9조,	제5조	및	제20조의2,	제18조)

법·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2-09-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9.27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	개선과제는?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329

10.4

여성신문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제도	공백	드러내”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8528

머니투데이 “신당역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스토킹	방지법	보완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414482134517

경향신문 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210041732001

한국일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2100415040000835?did=NA

[KWDI	Brief	Vol.6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10.6 EBS <뉴스브릿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실현
https://news.ebs.co.kr/ebsnews/

allView/60264831/N

유관기관 연구동향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최근 정책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체계,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봄.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설계 방식 검토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9.27 아주경제 [아주	돋보기]	신당역	살인	이후	호신용품	찾는	여성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20927144804291

9.28 KBS [데스크	칼럼]	“OO가	죽였다”…신당역의	메모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298&ref=A

9.29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에	1명꼴	불과	…“결국엔	퇴사	엔딩” 강민정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09.30]		

https://www.kihasa.re.kr/

publish/regular/gss/

view?seq=49248&volume=49222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2.10.07]		

https://www.nars.go.kr/report/vi

ew.do?cmsCode=CM0018&brdS

eq=4033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조망하고, 초청강연 세션을  

통하여 향후 여성가족패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4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30145

스토킹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스토킹 방지 법과 정책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10.4)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9.30)


